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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인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및 불법 

이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IAEA 사무국 

주관하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및 실무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더구나, 9.11 미국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위협의 상존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 문제로 대두되어 국제적으로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의 진행이 시기적으로 보다 급진전을 하고 있다.  현재 2차에 걸쳐 개최된 

개정 초안작업 회의는 동 협약의 개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개정방안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회원국의 방호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및 이행상의 국내법적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개정 초안작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과 결과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 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내 물리적방호체제의 유지와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s a part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cent threats such as illicit 

trafficking, unauthorized removal of nuclear material and sabotage of nuclear 

facilities,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physical 

protection, Working Group meetings including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s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Physical Protection 

Convention(INFCIRC/274/Rev.1) have been held under auspice of IAEA 

Secretariat for about two year. Moreover, the terrorism of last September 11th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nsidered as a real threat for the nuclear facility, 

and then the preparation for draft amendment of the Convention has been 

speeded up and the Member States have discussed, through 2nd Draft Expert 

meeting, the detailed methodology for its amendment. Its main topic would be 

the methodology on how to incorporate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Convention an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to have effect on the Member 

States’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consideration 

on main issues related to preparation for draft amendment of the Convention, 



and the countermeasures available to establish domestic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vention in near future. 

 

 

1. 서   론 

 

90년대초 이래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핵물질의 불법 

거래와 불법 이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테러행위 등이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소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일환으로서, 

회원국의 방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권고안(INFCIRC/225/Rev.4)을 개정, 

채택하였으나 그 준수여부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차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서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 

Rev.1)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와 실무단 회의가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2년간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동 협약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시 말해서 회원국들은 동 전문가 회의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협약의 적용범위를 회원국내의 물리적방호 체제 강화로 

확대하고 특히 불법이전과 사보타지 등의 위협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동 협약의 개정시 회원국들이 

동의한 사항인 ‘물리적방호 목표와 기본원칙’에 따른 방향으로의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을 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실질적인 개정 작업을 논의하기 전, 지난 9.11일에 미국 

테러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행위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상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IAEA 사무총장의 발의에 따른 핵테러 

방호관련 결의안 채택을 비롯하여, 1차 초안작업 회의시 동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바라는 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뿐 아니라 IAEA 물리적방호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핵테러 방호를 위한 IAEA 기금 조달방안에 

대해 회원국간에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 물리적방호체제 강화의 추세에 

따른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과 결과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 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내 물리적방호체제의 유지와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2. 개정 초안작업 회의의 주요 사안 고찰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을 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회의가 IAEA 사무국 주관하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초안작업 회의 

동 회의(2001.12. 1.∼12. 9)는 2001년 1월에 개최된 실무단회의의 최종 보고서와 

동년 5월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43개국 정부대표단 약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협약의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을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주요 논의대상 안건은 IAEA 사무국이 제안한 협약 개정안(Draft Consolidated 
text)과 벨기에측이 제안한 의정서(Draft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및 상기한 
실무단 회의와 전문가 회의시 회원국이 합의한 문서인 WP-13(물리적 방호 목적 및 

기본 원칙)의 적용 방법 등으로 들 수 있다. 



동 회의의 개최전에 IAEA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표명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발생한 미 테러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물리적방호체제 

강화의 시급성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바람. 

- 지난 5월 전문가회의에서 합의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본 회의에서 협약의 

범위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논의되기를 바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2년말 

이전에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후, 동 개정안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길 희망함. 
- 동 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문서와 지침의 

개발이 필요한 바,  IAEA 국제권고안(INFCIRC/225/Rev.4)이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음. 

   

  동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면, 협약 개정작업의 기본 방향은 

상기한 바와 같이 IAEA 사무국측 개정안과 벨기에측 의정서안에 대한 논의 방법을 

회원국에 대해 타진한 결과, 전자를 중심으로 후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동 협약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협약과 추가 의정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 협약의 개정 일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올해 중순경까지 협약 개정안을 완료하여 
9월 IAEA 총회에서 개정관련 후속조치를 제안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은 IAEA 

사무총장이 언급한 올해말 이전에 개정안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IAEA 사무국 개정안을 토대로 협약의 조항별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개정이 가능한 조항 : 1조 A (협약의 목적), 2조(협약의 적용범위), 5조1항(접촉 

창구), 6조(비밀 정보 보호), 14조(회원국의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 20조(개정 

검토회의) : 상기 조항에 대한 문구수정이 일부 조율됨. 

- 협약내에 존속이 필요한 조항 : 3조(회원국의 책임), 4조(국제운송상의 책임), 7조 

2항(고의적 범행의 구성), 8조(범죄에 대한 처벌), 13조(형사소송 절차 관련 

정보제공), 15조(협약과 부속서의 관계), 17조(분쟁의 해결) 

- 삭제가 가능한 조항 : 제16조(당사국 회의), 18조(협약의 서명), 19조(협약의 

발효), 21조(협약의 폐기), 22조(통고), 23조(인증서의 송부) 
   
특히, 회원국들은 동 협약의 개정안에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유연성의 부여를 강조하였으며, 국가간의 입장차이와 의견 개진이 많았으나, 

동 회의에서는 개략적으로 IAEA 개정안의 제2A조의 2항내에 부속서III으로 유지 

하는 안과 동 개정안의 제2A조에 회원국의 방호체제 정립 목적과 함께 '기본 원칙' 
을 상세히 기재하는 안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상기한 내용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으며, 그 외의 협약제목, 서문, 
용어의 정의, 물리적방호 기본원칙, 상호협력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의견 대립에 따라 결론이 나지 못하여 2차 초안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나. 2차 초안작업 회의 

1차 초안작업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최된 2차 초안 회의(2002. 

3. 9. - 3.17)의 주요 논의안건은 IAEA 개정안에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방법론을 비롯하여 용어 정의, 상호협력 및 고의적 범행 등 관련조항에 대한 동 

협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1차 초안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IAEA 사무국 개정안(Rolling 

text)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각 사안별로 논의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용어의 정의(제1조)  

      용어의 정의는 이틀간에 걸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와 의견개진에 따라 논란을                                                                 

거듭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의됨.  

      - '핵물질', '농축우라늄' 및 '국제핵운송'의 정의는 협약의 원안대로 유지함. 

      - 원자력시설(WP-18), 사보타지와 핵운송(WP-15)의 정의에 합의함.  

 

  2) 고의적 범행(제7조)  

      동 조항 7.1(d)와(f)는 사보타지관련 위반행위를 다루는 용어로서 회원국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제2A조)'의 적용방법  

     협약에 대한 동 원칙의 적용 문제도 협약의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사항인           

관계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 즉 자국내 상황에 따른 유연성(flexibility)의 

고려를 요구하는 등 회원국간의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 

논의된  대상을  소개하면, 1) IAEA 개정안의 부속서 III으로 의무 규정하는 

안(shall apply), 2) IAEA 개정안의 부속서 III으로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shall apply insofar as practicable, be guided by, consider), 3) 동 

개정안의 본문(제2A조)에 기재하는 안, 4) 동 원칙의 결의안(GC(45)/RES/14B) 

을 서문에 reference로 포함하는 안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본 회의의 

논의 결과, 회원국에의 유연성 부여측면에서 1)안과 4)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두가지 안에 대해 각각 본국에서의 검토를 통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로 부언하면 3)안(WP-21/Rev.1)은 '기본원칙-B(국제운송중 

책임)'를 삭제하고 6개의 기본원칙(위협, 점진적 접근, 심층방어, 품질보증, 

비상계획, 기밀유지)을 서문에 삽입하고, 기타 원칙은 제2A조에 수록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회원국내의 방호체제 강화를 위한 동 협약의 적용 범위(제2조)에 

대해서는 합의되었으나, 상호협력 및 자문(제5조), 형사소송절차 관련 정보제공 

(제14조, 3항) 및 동 회의의 미결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별로 본국에서의 심층 

검토를 거친 후, 차기 3차 회의(2002. 6.17-6.21)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논의추세 

 

상기한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개정 초안회의는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의 위협에 대해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개최되어 협약의 개정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특히 물리적 방호를 위한 12개 기본원칙의 적용이 중요하다는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수렴됨을 전제로 동 원칙의 협약에의 적용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차기 

회의에서도 심층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동 원칙의 주요 핵심은 그 동안 핵물질의 

국제운송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현행 협약을 핵물질의 국내사용, 저장 및 운송과 

핵물질을 포함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모든 회원국이 적극 동의하였으며, 특히 1)핵물질의 도난 및 불법취득 방지 

대책, 2)분실 및 도난 물질의 회수, 3)사보타지 방지 대책, 4)방사능영향의 저감 또는 

완화대책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재정립의 일환인 핵물질 방호협약에 대한 

개정 초안 작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3차 초안 회의는 

회원국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최종 초안작업회의로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각 

사안별로 자국에서의 심층 검토를 통해 동 회의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인 동 초안회의는 협약 개정의 주요 핵심사안인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의 적용 문제, 상호협력과 자문(제5조) 및 국내 형사소송절차 관련 

정보제공 (제14조, 3항)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중대한 

회의로서 각 사안별로 아측도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여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차 초안회의의 결과는 IAEA 9월 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 상정될 예정이며, 연말에는 최종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의 개최를 통해 개정 회의를 가름할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아측도 국가차원의 입장 정립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4. 결론 및 대응 방안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문제는 9.11일의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강화 

의 필요성과 그 대응방안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의 개정방향이 

구체화되고 결국 개정을 위한 초안작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과 결과들을 

분석 고찰한 결과, 향후 동 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내 물리적방호체제의 유지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동 협약에 대한 개정 초안작업의 핵심 사안인 ‘물리적방호의 12가지 

기본원칙’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물리적 방호체제의 확립에 

반영하여야 할 요건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와 더불어, 현행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정될 협약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동 협약의 발효 시점에서 시설측의 

이행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동 협약의 개정과 병행하여 회원국의 이행을 위한 국제 기준이 준비중에 

있으므로, 아측도 실질적인 이행 기준의 마련에 동참하여 아측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 방호체제상의 이행가능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특히, 국내의 경우 국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유지와 검증을 위한 방호요건과 

방호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약 개정이후의 기준 

마련보다는 사전에 현행 법규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이행 및 

검증을 통한 실질적인 보완책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마. 국내 원자력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규정과 원자력법이 

요구하는 물리적방호 법규가 중복 적용되는 반면, 실제로 이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법에 근거한 정기 검사를 이행함으로써 시설측과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 현행 물리적방호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행체계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물리적방호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사. 국제 물리적방호체제의 강화를 위한 협약의 개정과 관련한 사안을 비롯한 

물리적방호관련 개념에 대한 국내 관계자들의 인식 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물리적방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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